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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비영리부문 성장에 대한 이해

: 사회자본의 역할 분석

Understanding the Growth of the Nonprofit Sector in Korea
: An Analysis of the Role of Social Capital

김석은*･안영찬**1)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비영리부문의 성장에 미치는 사회자본의 역할을 경험적 데이터를 

이용하여 검증하는 데 있다. 종속변수는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대장에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에 걸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수를 각 25개 구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사회자본은 

자발적모임, 자치구정부에 대한 신뢰도, 자원봉사자등록률, 노동조합의 수로 측정하였다. 통제변수로는 

비영리부문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섯 가지 사회적 요인-대학진학률, 인구밀도, 조이혼률, 

인구이동, 국민기초생활수급자수-과 네 가지 경제적 요인-사회보장비, 정부보조금, 재산세, 기부율-을 

사용하였다. 데이터는 서울서베이, 자치구 통계연보, 서울통계, 국민권익위원회, 통계청 e-나라지표, 

서울교육청 통계연보에서 추출하였다. 패널분석결과 자원봉사활동과 노동조합활동 등 사회자본이 

유의미하게 비영리부문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최소한 서울시 비영리조직은 경제적 

요인보다 사회적 수요 요인에 의해 더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비영리부문의 성장, 사회자본, 패널 분석

Ⅰ.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비영리부문의 성장에 미치는 사회자본의 역할을 경험적 데이터를 

이용하여 검증하는 데 있다. 비영리부문의 성장에 대한 영향요인을 찾는 경험적 연구는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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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부문의 역할을 예측하고 이해하기 위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수는 거시적으로는 사회 구성원의 이질성이 심화되는 과정이며, 미시적으로 

이들에 대한 다문화교육, 직업교육, 언어교육 등 새로운 서비스 수요의 증가를 의미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증가는 세대간의 불균형을 나타내며 이들에 대한 직업 알선, 식사제공, 

상담서비스 등의 새로운 수요를 대변하고 있다. 즉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의 

증가는 위에서 열거한 새로운 서비스 수요를 담당할 비영리부문의 성장을 예고하고 있으며, 향후 

전체 비영리부문 중 이들 분야에 대한 성장이 다른 부문에 비해 더욱 필요함을 말한다.

점점 중요해지는 비영리부문의 역할과 성장요인은 미국 등 서구에서 많은 학자들에 의한 경험적 

연구들을 진전시켰다(Crobin, 1999; Grønbjerg & Paarlberg, 2001; James, 1987; Salamon & Anheier, 

1998; Skocpol, Ganz, & Munson, 2000). 특히 Grønbjerg and Paarlberg(2001)는 비영리부문 성장의 

측정을 위해선 저소득층의 규모, 이혼률, 범죄율 등 사회적 수요요인과, 정부의 보조금 규모나 민간의 

기부금 규모 등 공급측면의 요인, 또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의 역사나 도시화 정도 등 공동체의 

성격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준기･김정부(2001)도 한국 비영리부문의 성장에 

관한 연구에서 수요, 공급, 공동체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경험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비영리부문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미비한 수준이며 대부분이 사례연구이거나(Burger & Veldheer, 

2001) 횡단면분석에 그치고 있다(Bielefeld, 2000; Grønbjerg & Paarlberg, 2001). 한국에서도 

비영리부문에 대한 심도 있는 사례연구나 역사적 배경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논문들이 있으나(김준기, 

2009; 김태룡･권해수･정정화･안희정, 2011; 박상필, 2000; Choi & Yang, 2011; Kim, 2000; Kim 

& Hwang, 2002), 양적인 데이터를 사용해 비영리부문 성장을 분석한 논문은 드물다(김석은･김유현, 

2013).

그러나 본 논문은 질적 연구나 양적 연구의 장･단점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그동안 

한국 비영리부문의 성장에 대해 축적되어 왔던 질적 연구 및 횡단면 연구들을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검증하고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비영리부문의 성장 요인을 찾는데 있어 

사회자본의 역할에 초점을 맞췄다. 사회자본과 비영리조직의 성장간의 관계를 연구한 Saxton and 

Benson(2005)에 따르면 사회자본은 사회 개개 구성원들의 단순 모임을 활성화 할 뿐 아니라,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새로운 조직을 탄생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자본은 사회의 윤활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회자본이 충만한 지역의 개개인들은 비영리조직이든 공･사 조직이든 조직을 

만들어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 서로 쉽게 협력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자본이 충만한 

지역의 개개인은 비영리조직의 형성을 통해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 선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이다. Saxton and Benson은 이러한 주장을 The Social Capital Community Bench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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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와 미국 IRS의 Business Master Files에 수록된 2001년 284개 카운티에서 새로이 생겨난 

비영리조직의 수에 관한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사회자본 변수인 사회적연결망

(Bridging social ties)과 정치참여(political engagement)가 카운티에서 새로운 비영리조직의 생성을 

촉진시키지만, 또 다른 중요한 사회자본 변수인 사회적신뢰는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axton and Benson의 논문은 비영리조직의 성장에 관한 사회자본의 영향력을 

양적인 데이터로 검증한 최초의 논문으로서 그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은 Saxton and Benson(2005)의 주장을 지역과 문화가 다른 한국의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하여 비영리부문 성장에 있어 사회자본의 역할에 대한 일반화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Putnam(1993)이 말한 것처럼 사회자본은 사회관계망에서 형성되는 무형의 자산이긴 하지만, 

단순히 바람직한 사회에서 있어야 할 “좋은 것”이라 이해하기 보다는 측정가능한 개념이며 조작화가 

가능하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만약 Putnam(1993)이 주장한 것처럼 사회자본이 발달된 지역에서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가 이루어지며, 경제발전으로까지 연결된다면, 

이러한 사회자본의 역할을 경험적으로 탐색하고 비영리조직의 성장과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은 향후 

사회문제의 해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비영리조직의 성장과 역할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의의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제2장에서는 비영리부문의 성장과 사회자본의 역할을 문헌연구를 

통해 조명하고 가설을 설정한다. 제3장에서는 데이터를 소개하고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을 어떻게 

측정하였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분석방법에 대해 간략히 정리한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 분석결과의 함의를 제시한다. 

Ⅱ. 비영리부문의 성장과 사회자본의 역할

비영리조직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윤이 발생해도 조직원들에게 분배하지 않으며 

공공의 목적을 지니는 자발적이고 자치적인 민간조직의 집합체”(조흥식, 2011: 17)이다. 이 개념정의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개념들이 공존하여 하나의 통일된 정의가 내려지고 있지 못하다. 그 

주된 원인은 비영리부문의 활동이 교육, 의료, 문화, 종교 등으로 매우 포괄적이고, 정치적인 활동과 

순수 비영리활동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정부, 민간, 비영리부문의 섹터간의 경계가 점점 더 

모호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영리부문의 성격을 정부와 민간간의 관계에서 뚜렷이 구분하기 보다는 정부와 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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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있는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비영리조직에 대한 개념정의의 혼돈 

속에서 Salamon and Anheier(1998)는 비영리조직의 특성을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전제하면서 

비영리부문을 하나의 독립된 섹터로 정의하고 있다. 우선 조직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정부와는 다른 사적인 영역이어야 하고, 관리적인 면이나 재정적인 면에서 스스로 자생할 수 있고, 

이윤창출을 할 수 있으나 어느 특정인이 아닌 조직의 미션을 수행하는데 사용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조직의 운영이 자발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비영리조직을 

Salamon and Anheier(1998)의 틀에 끼어 맞추는 데는 문제가 있다. 한국의 경우 서구와 달리 

시민사회가 성숙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주도로 비영리부문이 성장해 왔으며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폭발적으로 그 수가 증가하였으나 아직도 관변단체나 정치적인 색깔을 띤 시민단체 위주의 

성장을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김태룡 외, 2011; 임승빈, 2012).

1. 한국 비영리부문의 성장 

한국의 비영리부문은 1900년대 초 흥사단, YMCA 등 최초의 비영리조직이 등장한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다(임승빈, 2012: 59-61; 신희권 외, 2001: 195). 하지만, 1987년 이전에 설립된 

비영리조직은 일제 식민 통치와 정부 수립,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권위주의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과정을 거치면서 관변단체 위주로 발전해왔다(신희권 외, 2001: 195; 김태룡, 2011: 220). 

그러다가 1987년 6월 민주화항쟁 이후 복지국가의 위기, 경제발전의 위기, 환경오염 위기 등의 

정치･경제･사회의 변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 1989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993년 환경운동연합, 1994년 참여연대가 결성되었고, 1997년 IMF 사태로 

나타난 경제위기와 계급갈등은 혜택 받지 못하는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하는 비영리조직을 

태동시켰다. 또한 1980년대 민주화운동이 비영리부문 성장에 중요한 전기를 제공했다면, 

1990년대에는 정보화 사회 도래에 따른 사이버 공공영역의 등장이 비영리부문의 분화와 발전에 

중요한 계기를 부여하였다(김호기, 2000: 73). 이는 정치적 무관심층이거나 소외층이였던 젊은 

세대와 여성의 사회문제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2000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과 2005년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정 등 비영리부문을 

위한 정부의 일련의 노력은 비영리부문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위한 발판을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되었다(김준기, 2009: 104~114; 김태룡 외, 2011: 281~288). 또한 비영리조직･비정부기구･시민단체 

1) Cohen and Arato(1992)는 시민사회를 다원성, 공공성, 사생활, 법률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박상필(2000)은 공공성, 자율성, 

자원성, 다원성, 연대성의 이념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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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다양한 용어를 ‘비영리민간단체’로 통일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도묘연･이관률, 2010: 822). 

시민운동정보센터(2012)에서 발간한 ‘한국시민사회연감 2012’를 살펴보면, 비영리조직의 수는 1970년 

이전에 3,796개이었다가, 1970년대에는 125개, 1980년대 433개, 1990년대 2,004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1,562개가 신설되었으며 2008년도에는 7,920개에 달했다. 분야별로는 복지분야가 

1,462개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환경분야 952개, 정치경제분야 817개의 순을 보이고 있다. 반면, 

모금분야 25개, 소비자권리분야 87개, 외국인분야는 93개로 100개 미만의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9년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등록된 7,753개의 비영리민간단체 중 서울이 1,037개, 

경기도가 1,343개로 수도권이 전체의 30%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09).2) 이는 현재 

비영리부문이 특정 분야 및 수도권에 편중되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2. 비영리부문의 성장과 사회자본

사회자본과 비영리부문의 성장과의 관계는 닭이 먼저인가 아니면 달걀이 먼저인가하는 질문만큼 

어느 것이 선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김태룡 외, 2011: 75). 지금까지 대부분의 학자들은 

비영리부문의 활동이 사회자본의 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믿어왔다(김준기, 2009; 김태룡 외, 2011). 

본 논문은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자본의 형성이 비영리부문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양적 데이터로 증명하려는데 있다. 다시 말해서 비영리부문의 활동이 

조직구성원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와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반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과 소모임 활동이 문제해결을 위한 조직화 과정을 거쳐 비영리조직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본 논문은 출발한다.

사회자본에 대한 개념정의는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을 정도로 매우 모호하고 

측정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Coleman(1990)은 사회자본을 개인이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실제적 

또는 잠재적으로 얻는 무형의 자원이라 정의하고 있다. Putnam(1993)은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여 원하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성취하도록 만드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질로 정의하고 있다. Fukuyama(1995)의 경우는 사회자본을 집단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비공식적 

가치나 규범으로 보고 이들 가치나 규범에 의해 협동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 중 

특히 1993년에 발표된 Putnam의 ｢Making Democracy Work｣ 는 사회자본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이 연구에서 Putnam은 이탈리아 북부지역이 남부지역에 비해 경제발전과 

2) 시민운동정보센터와 행정안전부에서 확인된 비영리조직의 수가 다른 이유는 후자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 공식적으로 

등록된 단체만을 계산한 반면 전자의 경우 이와 더불어 웹사이트나 다른 경로를 통해 확인한 조직을 모두 포함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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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성숙한 이유를 사회자본의 발달에서 찾았다. 이 연구가 의의를 갖는 이유는 개인단위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무형의 신뢰, 규범 등이 지역단위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증명했다는 데 있다. 한국에서도 여러 학자들에 의해 

사회자본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사회자본의 실태(이창기･박종관, 2005; 송경재, 

2006)나 정부의 역할에 미치는 영향(진관훈, 2012)등에 국한되고 있다. 

사회자본에 대한 다양한 개념정의는 개념의 조작화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Saxton and 

Benson(2005)의 경우 사회자본을 사회적연결망, 투표행위나 신문 구독률 등 정치적 참여도, 기부와 

자원봉사활동, 개개 시민들의 모임에의 참여정도, 비공식적 인간관계망, 사회적 신뢰등 여섯가지로 

측정하였다. 그들은 사회자본을 개인들이 서로 수평적 모임을 통해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집단적 

대응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으로 보고 있다. 개인들은 모임 속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소통하고 협력함으로서 사회자본을 창출하고, 이는 개인단위가 아닌 조직단위에서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집단적 움직임을 만드는 핵심적 동력이 된다고 주장한다. 

Saxton and Benson(2005)의 경우처럼 직접적으로 사회자본과 비영리조직의 성장관계를 

살펴보진 않았지만 다수의 논문들이 사회자본을 조작화하여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상완･장후석･고승연(2014)은 30개의 사회자본 변수를 선정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이혼율, 

살인율, GDP 중 복지지출 비중, 투표율, 자원봉사활동 참여, 기부활동 참여 등을 중요시하였다. 

유석춘･장미혜･정병은･배영(2003: 49)은 사회적 신뢰와 가족 및 사회적연결망, 자발적결사, 국가의 

청렴도를 통해 사회자본을 측정하였다. 김준기(2009: 317)는 사회자본지표로 정부에 대한 신뢰 정도,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 정도, 노년층 부양 비율, 부패지수, 투표 참가율, 파업, 자살률, 청년 실업률, 

정부 계약에 대한 신뢰 정도 등을 중요하게 살펴보았다. Yoshiho and Naoto(2002)는 비영리조직의 

수적 성장을 친밀의 다양성, 정치참여, 기부와 자원봉사, 협회참여, 비공식사회관계망, 사회적신뢰로 

측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위에 제시한 문헌과 데이터의 제약을 감안하여 사회자본을 자발적모임, 

자치구정부에 대한 신뢰도, 자원봉사자등록률, 노동조합의 수로 측정하고 가설을 수립하였다. 우선 

자발적 모임은 비영리조직이 성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본다. Saxton and Benson(2005)의 

경우 개개 시민들이 공식적 모임 이외의 비공식적 모임의 활동이 참여자들 간의 유대감을 향상시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비영리조직을 만들게 된다고 가정하였다. 박희봉(2007)은 인천광역시와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의 20세 이상 1,134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사회자본이 높을수록 거버넌스 의식이 높다고 주장한다. 특히 사회자본의 

주요 변수로 친목회, 동호회, 종친회 및 향우회의 참여 등 자발적 모임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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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자발적 모임을 통해 지역문제의 해결에 자원봉사나 주민투표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배귀희･임승후(2009)역시 자발적 결사체 활동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선거 등 공식적 

시민참여에 더 적극적임을 발견하였다. 

가설1: 자발적 모임은 비영리부문 성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수의 연구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사회자본의 중요한 척도로 보고 있으며 거버넌스와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김준기, 2009; 박희봉, 2007; 박희봉･김명환, 2000; 이숙종･김희경･최준규, 2008; 진관훈, 

2012). 박희봉(2007)과 박희봉･김명환(2000)에 따르면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은 사람일수록 

거버넌스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숙종 외(2008)는 공무원과 시민단체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하여 국회,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정부-시민단체간 일반적 

및 정책과정상의 상호작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진관훈(2012)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도민 1,0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청렴도에 대한 인식을 공공기관의 

신뢰로 보고 주민의 자원봉사 정도, 자발적 자원교환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가설2: 자치구에 대한 신뢰는 비영리부문 성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원봉사는 다수의 연구에서 사회자본의 핵심변수로 다루어져 왔다(박희봉, 2007; 박희봉･김명환, 

2000; Saxton & Benson, 2005). 자원봉사 활동은 자연히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동일한 관심을 가진 사람끼리 조직을 만들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나서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Saxton & Benson(2005)의 핵심논리로 비록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사회자본 형성에 중요한 변수로 취급하였다. 자원봉사자의 봉사영역은 항상 비영리민간단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종교단체나 일반 봉사단체에도 폭넓게 퍼져 있다. 이러한 봉사활동이 조직화 

되지 않고 있다가 사회자본의 형성으로 비영리민간단체를 결성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 예측된다(박희봉, 2007; 박희봉･김명환, 2000). 

가설3: 자원봉사활동은 비영리부문 성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노동조합 활동은 Putnam(1993)이나 김태룡 외(2011)에 의해 사회자본의 중요한 변수로 

인식되었다. Putnam(2000: 80~92)은 사회자본의 중요 변수의 하나로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를 들고 

있는데 노동조합은 상부상조와 전문 기술 공유 등을 통하여 사회적 연대성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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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즉 노동조합은 사회적 연대성을 통하여 이타심, 자원봉사, 자선등 

사회자본의 중요 척도를 재생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태룡 외(2011: 76)는 노동조합이 “집단을 

통해 이해 표출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고, 나아가 직장에서 발언권의 제기라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순기능은 지역사회나 각종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 이외에도 다수의 학자들에 의해 노동조합의 활동은 지역사회의 

거버넌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준기, 2009; 이숙종 외, 2008; 진관훈, 2012). 

이러한 거버넌스에 대한 기여가 보다 공식적으로 나타날 때 비영리조직에 참여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는 전반적인 비영리부문의 성장을 초래할 것이라 예측된다.

가설4: 노동조합 활동은 비영리부문 성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Ⅲ. 데이터와 변수의 측정

데이터는 비영리조직의 분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관계로 전국을 단위로 하는 경우 지나치게 

편차가 커 서울시에 한정하였고,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분석단위로 하였다. 데이터는 서울서베이, 

자치구 통계연보, 서울통계, 국민권익위원회, 통계청 e-나라지표, 서울교육청 통계연보에서 추출하였다.

1. 종속변수

<표 1>은 본 논문에 사용된 종속변수인 비영리민간단체의 수와 독립변수인 사회자본, 통제변수인 

사회･경제적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와 데이터 출처를 나타낸 것이다. 비영리부문의 성장을 측정한 

경험적 연구들은 주로 비영리조직의 수(신동준･김광수･김재온, 2005: 77; 유재원, 2000; Lecy & 

Van Slyke, 2013)나 비영리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유재원, 2000; 정병걸･성지은, 2002: 54; 

Matsunaga & Yamauchi, 2004), 또는 비영리조직 활동을 위해 사용한 지출액(김석은･김유현, 

2013)을 사용하였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이 세 가지 측정방법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겠지만, 

불행히도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에 기록된 회원수, 예산, 및 비영리조직의 유형에 관한 

자료 모두 비공개로 수집할 수 없었다. 또한 신동준 외(2005: 86)는 대다수 비영리조직에서 회원수를 

공개하고 있지 않고, 한 시민이 여러 개의 조직에 동시에 가입하거나, 실제 활동보다는 명목상의 

회원일 경우도 있으며, 비영리조직에서 회원수를 부풀려서 보고했을 가능성 등의 이유로 비영리조직 

성장의 변수로 회원수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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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조작적 정의 데이터 출처

비영리

민간단체 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근거 최소 100명 이상의 회원과 지난 1년간의 

활동실적을 가지고 있고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수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발적 모임

자발적 모임은 지난 1년 동안 친목회/친목계, 동창회/동창모임, 지역모임/

향우회/종친회, 인터넷 커뮤니티, 각종 동호회, 자원봉사단체, 시민운동단체, 노조 

및 직능 단체, 정당, 종교단체 등의 모임이나 단체활동에 참여한 경험을 합한 수 

서울서베이

자치구의 

신뢰도

특정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자치구에 속한 기관과 직접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부패인식, 부패 직접경험, 부패 간접경험에 대한 부패 

지수와 기관의 업무 및 절차의 투명성, 권한남용 및 업무에 대한 노력의 책임성에 

대한 부패 위험 지수를 합한 점수

국민권익위원회

자원봉사자

등록률

자치구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인원을 자치구 인구로 나누어 100을 곱한 

비율

서울통계 및 자치구별 

통계연보

노동조합
자치구에 위치한 한국노총, 민주노총, 국민노총, 미가맹 노동조합의 수를 합산한 

수

서울통계 및 자치구별 

통계연보

대학진학률 전체 고등학교 3학년생 중 대학에 진학한 비율 교육청 통계연보

인구밀도
인구(명)를 전체 면적(㎢)으로 나눈 지표로서, 인구분포의 밀집정도를 파악하는 

지표

서울통계 및 자치구별 

통계연보

허락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수를 선택하였다.

데이터는 안전행정부에서 취합한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대장에 2007년부터 2012년 까지 

6개 년도에 걸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수를 각 25개 자치구로 분류하여 수집하였다. 따라서 

분석의 단위는 서울시 25개 개별 자치구이다.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에서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을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현황을 취합하여 발표한다. 

본 연구에서는 타 변수들과의 시간적 일치성을 위하여 매년 12월에 제공되는 비영리민간단체 현황을 

대상으로 자료를 취합하였다. 25개 자치구 별로 구분하는 작업은 비영리민간단체가 서울시에 등록할 

때 기입한 등록대장에 기재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2013년 12월 31일 현재 서울시에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뿐 아니라 등록되지 않은 단체와 

서울시에서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한 단체를 포함한 4,303개의 비영리민간단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요건을 갖춘 단체만 계산하였다. 

즉, 최소 100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의 활동실적으로 미루어보아 공익사업 

추진능력과 사회적 책임성을 담당해 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1,590개의 비영리민간단체를 표본으로 

삼았다.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데이터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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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조작적 정의 데이터 출처

조이혼률
1년간 발생한 총 이혼건수를 당해년도의 연앙인구(7월 1일 기준)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비율

서울통계 및 자치구별 

통계연보

인구이동
1년동안 자치구 단위에서 다른 구, 다른 시･도로 이동한 총전출과 다른 구, 다른 

시･도에서 해당 자치구로 이동한 총전입 인구를 합산한 인구이동의 수

서울통계 및 자치구별 

통계연보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거하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의 수

서울통계 및 자치구별 

통계연보

사회보장비 자치구의 일반회계 중에서 복지예산의 비중 통계청 e-지방지표

정부보조금

지방재정법 제17조 또는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에게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개 자치구 예산편성 기준경비로 정한 

경비의 금액

자치구별 결산안

재산세
유형･무형의 재산을 과세객체로 하여 그 재산의 소유자에게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조세로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거둬들인 조세의 금액

서울통계 및 자치구별 

통계연보

기부율
자치구별로 1년간 ARS, 현금, 온라인, 물품 등의 형태로 한번이라도 기부한 

응답자를 자치구별 총 설문응답자로 나눈 백분율
서울서베이

데이터는 2005년도부터 확보할 수 있었으나 사회자본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 “자발적 모임” 이 

2005-6년 동안 더미로 수집되고, 2007년부터 모임의 종류별로 선택하게 됨에 따라 데이터는 

2007년에서 2012년까지 6년의 기간으로 하였다. 아래 <그림 1>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의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지난 6년간 서울시의 비영리민간단체의 

수는 2007년에 889개에서 2012년에 1,403개로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그림 1>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2007년-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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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

사회자본의 측정지표는 연구자들간의 합의된 것이 없으며 연구자의 재량에 의존하고 있다(유재원, 

2000). 본 논문에서 사회자본은 한정된 데이터내에서 자발적모임에 대한 참여수, 자치구정부에 대한 

신뢰도, 자원봉사자등록률, 노동조합의 수로 측정하였다.

자발적 모임은 지난 1년 동안 친목회･친목계, 동창회･동창모임, 지역모임･향우회･종친회, 인터넷 

커뮤니티, 각종 동호회, 자원봉사단체, 시민운동단체, 노조 및 직능 단체, 정당, 종교단체 등의 

모임이나 단체 활동에 참여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 한 단체에라도 참여한 수를 합하여 점수를 낸 

것을 사용하였다. 자치구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이희태(2012)와 조권중(2010)과 같이 청렴지수를 

산출하여 측정하였다. 즉 특정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자치구에 속한 기관과 직접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부패인식, 부패 직접경험, 부패 간접경험에 대한 부패지수와 기관의 

업무 및 절차의 투명성, 권한남용 및 업무에 대한 노력의 책임성에 대한 부패 위험 지수를 합한 

점수를 사용하였다. 데이터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집하였다. 자원봉사자등록률은 서울서베이에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으나 여러 활동 분야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자원봉사활동 

횟수를 묻는 질문에 답하기에는 많은 오차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주관적 응답 대신에 각 자치구별로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인원을 자치구 인구로 나누어 100을 곱한 

비율인 자원봉사자 등록률을 서울통계 및 자치구별 통계연보를 사용하여 수집･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의 수는 서울통계 및 자치구별 통계연보를 사용하여 자치구에 위치한 한국노총, 

민주노총, 국민노총, 미가맹 노동조합의 수를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3. 통제변수

통제변수로는 비영리부문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섯 가지 사회적 요인-대학진학률, 인구밀도, 

조이혼률, 인구이동, 국민기초생활수급자수-과 네 가지 경제적 요인-사회보장비, 정부보조금, 

재산세, 기부율-을 사용하였다.

먼저 전체 고등학교 3학년생 중 대학에 진학한 비율인 대학진학률의 경우,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들의 소득이 대학을 진학한 사람들보다 낮을 것이라 가정했고, 대학을 진학하지 못한 저소득층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비영리조직의 수는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데이터는 교육청 통계연보로부터 

추출하였다. 인구밀도는 서울통계 및 자치구별 통계연보를 사용하여 개별 자치구 인구를 전체 

면적(㎢)으로 나눈 것으로 인구분포의 밀집정도를 나타낸다. 이는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자연히 

취약계층이 많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사용하였다. 조이혼률은 1년간 발생한 총 이혼건수를 당해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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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앙인구(7월 1일 기준)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비율을 말한다. 조이혼률은 이혼 

당사자의 취업문제 뿐 아니라 그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문제, 심리상담, 가정 폭력, 청소년 폭력 

등의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는 비영리조직이 증가할 것이라 예측된다. 

데이터는 서울통계 및 자치구별 통계연보를 사용하여 추출하였다. 인구이동은 1년 동안 자치구 

단위에서 다른 구, 다른 시･도로 이동한 총 전출과 다른 구, 다른 시･도에서 해당 자치구로 이동한 

총 전입 인구를 합산한 인구이동의 수로 측정하였다. 인구이동이 많으면 지역 공동체 의식형성이 

어려워져 사회자본의 축적이 느리고 결국 비영리조직과 같은 사회문제 해결집단의 생성이 어려워질 

것이라 예측된다. 데이터는 서울통계 및 자치구별 통계연보를 사용하여 추출하였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거하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를 말한다. 이들 역시 

직업훈련, 심리치료, 가정 폭력 등 많은 사회수요를 야기하여 비영리조직이 이들의 수요에 반응할 

것이라 예측하였다. 서울통계 및 자치구별 통계연보를 사용하여 각 자치구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추출하였다.

경제적 요인으로 먼저 정부보조금은 비영리조직의 수를 증가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하지만 

사회보장비의 경우엔 이미 국가에서 사회수요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비영리부문의 성장을 오히려 

축소시킬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보장비는 자치구의 일반회계 중에서 복지예산의 비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 자치구의 사회보장제도 시행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이에는 생활보호비, 사회보장비, 

사회보험비, 보건위생대책비 등이 포함된다. 데이터는 통계청 e-지방지표에서 자치구별로 추출하였다. 

정부보조금은 각 자치구별 결산안에서 여러 보조금 중 사회단체보조금에 한정해서 추출하였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또는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에게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개 자치구 예산편성 기준경비로 정한 경비의 금액을 

말한다.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민간자본보조금은 일회성이거나 법령이 갖춰져 있지 

않으며, 임의로 자치구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연속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반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조례나 법령이 갖춰져 있고, 매년 비영리조직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조례에 의한 심의를 거쳐 통과된 단체에게만 지급하고 있다. 재산세는 비영리부문의 성장을 

위한 공급자로서의 자치구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하였다. 즉, 부유한 주민이 많은 

자치구에서 재산세가 많이 거두어질 것이며 이는 기부나 자원봉사, 정부보조금의 액수에 영향을 

미쳐 비영리부문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였다. 데이터는 서울통계 및 

자치구별 통계연보를 사용하여 추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부율은 서울서베이에서 ARS, 현금, 

온라인, 물품 등의 형태로 1년간 한번이라도 기부한 응답자의 수를 각 자치구별 총응답자의 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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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눈 백분율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자치구별로 설문응답자의 총수가 동일하지 않고, 

기부문항에 대한 중복응답을 인정할 경우 자치구별 기부액의 가치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Ⅳ. 분석결과

<표 2>는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제시한 것이다. 우선 서울시의 비영리민간단체 

수는 2007년에서 2012년의 6년 동안 각 자치구당 평균 45개 였으며, 이 중 2007년에 금천구가 

7개로 가장 적었고 2012년에 종로구가 199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 모임의 경우 

자치구당 평균 73개의 모임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확인한 자치구의 

신뢰도는 10점 만점에 8.7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서울시민들은 전반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의 행정을 신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을 보면 평균 10.7%의 

자치구 주민들이 환경보전, 교육, 아동･노인･청소년 문제 관련 복지문제 등에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또한 평균적으로 각 자치구는 약 53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제시한 자발적 모임, 자치구의 신뢰도, 자원봉사자 활동, 노동조합의 수 

등으로 미루어 봤을 때 사회자본의 성숙도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서울시 자치구의 

사회자본의 정도는 비교적 좋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표 2> 기술통계량 결과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비영리민간단체 수(개) 150 45.03 33.78 7 199

자발적 모임 (개) 150 73.15 21.02 17.94 96.87

자치구의 신뢰도 (점수) 150 8.69 0.32 7.54 9.25

자원봉사자등록률 (%) 150 10.73 3.94 3.18 23.5

노동조합 (개) 150 52.67 48.45 12 238

대학진학률 (%) 150 63.45 6.99 47.1 82.7

인구밀도 (㎢/명) 150 18282.71 5043.83 7243 29228

조이혼률 (%) 150 2.26 0.36 1.4 3.3

인구이동 (명) 150 149787.60 51789.34 47231 30307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명) 150 8253.38 4356.17 2819 22848

사회보장비 (%) 150 33.75 8.26 13.33 53.16

정부보조금 (억원) 150 5.52 1.43 0 12.37

재산세 (억원) 150 488 222 101 203

기부율 (%) 150 39.90 8.49 12.3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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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변수 중 사회적 수요변수들을 살펴보면, 대학진학률이 평균 63%를 넘게 나타났으나 아직도 

37% 가까운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대학진학을 못하고 취업전선에 나감으로서 취약계층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인구밀도는 평균 ㎢당 18,000명이 넘어 비교적 높았으며, 조이혼률은 평균 

2%를 상회하였다. 또한 각 자치구당 평균 15만명 정도의 유동인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구이동이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자치구당 평균 8,254명 정도로 파악되었다.

통제변수 중 경제적 공급변수들을 살펴보면, 개별 자치구는 평균적으로 자치구 재정의 34%의 

사회보장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각 자치구의 조례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신청을 받아 

평균 5억5천만원의 정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자치구별 재산세의 경우 평균 488억원의 세입을 

거둬들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1년간의 기부율은 자치구 평균 40%였다.

<표 3>은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사회자본의 변수들 중에선 자원봉사자등록률과 

노동조합의 수가 비영리민간단체의 증가와 정(+)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사회적 수요 변수들을 

살펴보면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고등학생이 많을수록, 인구가 적을수록, 인구이동이 적을수록 

비영리민간단체의 성장과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수는 오히려 비영리민간 단체의 수와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물론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이 두 변수 간의 관계만으로 음(-)의 관계를 판단할 수는 없다. 경제적 공급 

변수들을 살펴보면 사회보장비는 예상대로 음(-)의 관계를 보였고, 정부 보조금의 경우도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재산세의 경우는 정(+)의 관계를, 기부율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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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는 2007년에서 2012년까지 6년간의 데이터를 패널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분석의 

방법은 개별 자치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을 사용하였다. 

F-통계량의 추정치는 29.17로 99%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하므로 자치구별 특수성을 인정하여 

패널분석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또한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실시하여 

고정효과모형과 랜덤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중 어느 모형이 적합한지 살펴보았다. 검정결과 

통계치가 32.67로 99% 유의수준에서 유의해서 고정효과모형이 적합한 모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표 4>에서 제시된 비영리부문의 성장에 있어서 사회자본의 효과를 검증하는 회귀분석의 

결과는 왼쪽에 제시된 고정효과모형으로 설명한다. 또한 <그림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시계열적인 

추세선이 존재하는 바 자기상관의 존재여부를 STATA12의 xtserial 명령문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그 결과 p 값이 0.66으로 자기상관의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패널분석결과

변수
고정효과모형 랜덤효과모형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자발적 모임 (개)      -0.024 0.028      0.004 0.028

자치구 신뢰 (점수)      -2.465 1.748      -2.536 1.766

자원봉사자등록률 (%)      2.166*** 0.387      1.481*** 0.374

노동조합 (개)      0.148*** 0.045      0.150*** 0.045

대학진학률 (%)      -0.409*** 0.120      -0.511*** 0.123

인구밀도 (㎢/명)      0.003* 0.002      -0.001 0.001

조이혼률 (%)      0.389 3.649      -1.993 3.750

인구이동 (1,000명)      -0.004 0.045      -0.040 0.04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명)      0.003* 0.002      0.000 0.001

사회보장비 (%)      -0.258 0.200      -0.223 0.208

사회단체보조금 (억원)      -0.337 0.414      -0.119 0.436

재산세 (억원)      0.002 0.003      0.001 0.003

기부횟수 (%)      -0.043 0.058      -0.033 0.062

Constant -0.376 103.352***

관측점 150 150

R
2

0.77 0.75

그룹 25 25

* p<.10,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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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분석결과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은 77%넘게 비영리부문의 성장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2=.772). 사회자본 중에서는 자원봉사등록률과 노동조합 활동이 비영리부문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원봉사등록률이 1% 증가할 경우 

비영리조직의 수는 2개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 활동 역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노동조합의 수가 10개 증가할 경우 비영리조직의 수는 약 1.5개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의 핵심변수인 자발적 모임이나 자치구의 신뢰도는 적어도 통계상으로는 

비영리부문의 성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 변수중에서 사회적 수요 요인으로 대학진학률, 인구밀도,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수가 

비영리부문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고등학교 3학년생의 비율이 10% 증가할수록 4개의 비영리조직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00명/㎢의 인구밀도가 증가할수록 3개의 비영리조직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000명이 증가할수록 3개의 비영리부문의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시 말해서 대학미진학에 따른 취약계층의 발생가능성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증가는 

비영리부문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의 수요에 대응하게 함으로서 비영리조직이 증가하게 된다.

비영리부문은 경제적 공급 요인에 의해서는 통계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비의 경우 생활보호비, 국민연금 등 국가가 비영리조직 대신 사회문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부(-)의 효과를 예측하였으나 서울시의 경우 통계적으로 무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실제 각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위탁보조, 민간자본보조 등 다수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특정단체에 지원을 하거나 행사위탁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점(황종규･노인만, 2005: 843-844)에서 제외하였고 조례로 명문화하여 지급하는 사회단체보조금만을 

고려하였으나, 전체 정부보조금중 12.6%(황종규･노인만, 2005: 844)만을 차지할뿐더러 이 역시 

90%정도가 관변단체로 지원되는 관계로 다양한 비영리민간단체를 포함하고 있는 본 데이터의 경우 

그 관계가 미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된다. 자치구의 재정상태인 재산세나 기부율의 경우 

우리나라는 개인의 소득이 높을수록 비영리조직이 아닌 영리기업조직 등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능성이 높고, 저소득자의 경우 본인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줄 상대를 비영리부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부로 바라보는 경우가 높다는 점에서(이민호, 2008: 158) 통계적으로 무의미하게 나타났다고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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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논문은 Saxton and Benson(2005)의 연구결과를 비영리부문의 성장배경이 다른 한국의 

패널데이터를 가지고 검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분석결과는 Saxton and Benson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즉 본 논문에서 사용한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네 가지 변수가 비영리부문의 성장에 모두 

같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Saxton and Benson의 연구에서는 정치적 참여도와 

폭넓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비영리조직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본 논문에서는 

자원봉사활동과 노동조합 활동의 역할이 유의미하였다. 본 논문의 저자들도 정치적 참여도의 역할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패널데이터의 특성상 연도별 투표율이나 정치적 인지도 등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었고, 사회적 네트워크에 대한 데이터 역시 구할 수 없었다. 또한 사회적 신뢰에 대한 데이터는 

서울서베이에서 2010년부터만 존재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Saxton and 

Benson과 본 논문 모두 동호회나 친목회 등 사회의 소모임에 대한 자발적 참여 변수가 아무런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Tocqueville(1968) 이후 Putnam(1995)이나 

Fukuyama(2001)등이 사회의 소규모 모임에의 참여 활동을 사회자본 형성의 핵심 요소로 본 것을 

고려하면 매우 당황스런 발견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아마도 주관적 응답이 가지는 데이터의 한계일 

수도 있으며, 시민사회가 이제 막 성숙되어가는 한국적 상황에서 단순한 모임에의 참여가 아직 

조직단계로 진화하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을 것이다.

Saxton and Benson과 달리 본 논문에서는 자원봉사등록률과 노동조합의 활동이 비영리부문의 

성장에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자원봉사등록률은 각 자치구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자치구 인원수로 나눈 것으로 이들은 대부분 사회문제 해결에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종교단체나 각종 일반봉사단체에서 

활동하다가 비영리조직에 참여하여 보다 직접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봉사의 한 방법으로 헌혈을 지속적으로 하여 자치구의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비영리조직에 참여하여 보다 직접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나서게 될 수 있는 

것이다(김영나･조윤직,2014; 박희봉, 2007; 박희봉･김명환, 2000). 서울시 대부분의 자치구에 있는 

비영리조직의 경우 상근직원이 5명 이내이며 주로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된다. 따라서 이들의 

등록비율은 비영리조직의 존폐를 가늠하는 직접적인 척도가 된다.

노동조합의 경우도 Putnam(1993)이 말하듯 고용안정, 보수인상, 복지 향상 등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결사체로서 이러한 사회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적･사회적으로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는 사회에서는 유사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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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들로 구성된 결사체인 노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사회자본이 형성되고 이것이 자원봉사나, 기부, 

비영리조직의 결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김준기, 2009; 김태룡 외, 2011; 진관훈, 2012). 

사회자본 이외에도 최소한 서울시 자치구에 존재하는 비영리조직들은 취약계층이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수요 요인에 대응하여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고졸자들이 

저소득층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비영리조직이 증가될 

것이라 짐직된다(이숙종･김희경･최준규, 2008; 이창기･박종관, 2005). 하지만, 저소득층이 기부나 

자원봉사에 소극적일 경우 비영리조직의 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Saxton & Benson, 2005). 

인구밀도 역시 비영리조직의 성장에 정(+)의 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228개의 시･군･구에 속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김영나･조윤직(2014)의 결과와 일치한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의 취약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비영리조직의 수도 증가하여 이들의 수요를 담당하려는 조직의 

반응이라고 생각된다. 이 결과 역시 기초생활수급자 5%가 증가할때마다 비영리부문이 1개 

늘어난다고 보고하고 있는 김영나･조윤직(2014)의 결과와 일치한다.

경제적 공급 요인의 경우는 어느 한 변수도 통계적으로 직접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에서 비영리조직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인 정부보조금 등 공급요인이 중요하지 않다고 

성급히 결론 내릴 수는 없다. 특히 정부보조금의 경우 김영나･조윤직(2014)은 사회단체보조금과 

상위정부 보조금이 비영리부문 규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135%, 상위정부 보조금 17%가 증가할 때 비영리부문이 1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황종규･노인만(2005)은 사회단체보조금이 관변단체일수록, 기존의 정액보조단체일수록 

편향되게 배분되어 전반적으로는 비영리조직의 성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아마도 서울시의 경우도 대부분의 정부보조금이 다양한 비영리조직에게 지급되기보다는 일부 조직에 

편향되게 지급되는 현 실태를 비춰볼 때 조직의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조직을 하나로 계산하는 본 

논문의 종속변수와 통계적 연관성이 떨어져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된다. 

또한 사회보장비의 경우는 비영리부문을 통하여 지급되는 비용보다는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직접비의 개념이며, 이는 다른 연구들에서도 영향이 없거나(김영나･조윤직, 2014), 오히려 

비영리조직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이민호, 2008). 

마지막으로 재산세의 경우도 예측과는 달리 비영리조직의 성장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의 문헌에서 정(+)의 관계로 보거나(Saxton & Benson, 2005), 부(-)의 관계(이민호, 2008), 혹은 

아무 관련이 없다는(이숙종･김희경･최준규, 2008)는 혼합된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앞서 주장한 

것처럼 서울시의 경우 비영리조직보다는 영리기업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이는 현 비영리조직의 서비스가 영리기업보다 시민들에게 신뢰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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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못함을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부율의 경우 Saxton and Benson(2005)과 

같이 통계적으로 무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최소한 한국에서 개인의 기부보다는 기업의 기부가 

비영리부문의 성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면, 우선 사회자본의 핵심요소인 사회적 신뢰가 분석에 포함되지 

않아 결과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특히 Saxton and Benson(2005)의 연구에서 사회적 신뢰가 예상과 

달리 비영리부문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발견이 한국에서도 

나타나는 지는 저자들의 관심사였다. 후속연구에서 이의 검증을 바란다. 둘째, 안전행정부의 서울시 

비영리조직에 대한 자료는 보건, 교육, 문화 등 비영리조직의 특성대로 분류가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비영리조직들 중 어느 하위분야 조직의 성장이 두드러졌는지 파악할 수 없었다. 셋째, 비록 

지역 간 비영리조직 수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 비영리조직만을 분석하였으나 수도권 지역과 

다른 지역 사이에 비영리조직의 운영 및 예산 등 제반여건의 차이가 존재하는 바 본 논문 결과의 

일반화는 제약될 수밖에 없다. 차후 지역 간의 차이를 고려한 전국단위의 분석이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 일부 사회자본 변수가 비영리부문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사회자본이 원인변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비영리부문의 성장에 따라 사회자본이 

성숙된다는 것은 기존 문헌의 주된 입장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만 그 반대의 경우도 타당하다는 

가설 하에 통계적인 설명을 하고 있을 뿐이다. 위에서 밝힌 여러 한계점들은 계속적인 후속연구들을 

통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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